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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융합행정: 
초기 양상과 발전과제

1)박천오*

근래 들어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무게 중심이 구조적 분권화, 기능분화, 단일목

표의 기관 설치 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는 

연계형 정부의 구축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기관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모델로서 이른바 ‘융합행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 융합행정의 특징 

및 초기 추진 양상을 선진국 연계형 정부 등의 경험에 비추어 살피면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융합행정, 연계형 정부, 협업

Ⅰ. 서언

정부기능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은 맡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상

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만 정부 전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

런데도 행정기관들은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계로, 상호 경합, 갈등, 대립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Morrow, 1980: 4-5; 

Dunleavy, 1991). 더구나 근래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개별 기관의 성과와 

기관 간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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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Peters, 2006: 115-122). 

행정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은 21세기 들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는 무엇

보다도 많은 정책 이슈들이 기존의 행정기관 간 기능 경계선을 뛰어넘는 복잡성

과 불확실성을 띠기 때문이다(Peters, 2006: 121; Kettl, 2006; 6). 여러 기관에 의한 

분산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조정되고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행정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

고시키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SGVSSA, 2007: 4). 

이런 상황에서 근래의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조직의 구조적 분권화, 기능분화, 

단일목표 기관(single-purpose organization) 설치 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적 접

근에서 벗어나, 기관 간 수평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른바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점차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때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선도하였던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에 관

한 연구 또한 이들 국가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1059). 이들 국가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기인된 정부조직의 편제와 기능의 분산

(fragmentation)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종래의 기관 간 단순 협력이나 기능 조

정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기관 간 협업(collaboration)을 추진해오고 있

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1059-1060). 

선진국의 이 같은 개혁 흐름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기존의 기능

적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모델로서 이른바 ‘융합행정’이 행정기관들 사이에 추진

되기 시작하였다. 융합행정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아

직 그 개념 정의와 해당 사례 등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직

접 다룬 문헌도 찾기 어렵다.1) 본 연구에서는 확산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중앙부

처 간 융합행정의 특징과 추진 양상을 영국 연계형 정부 등의 경험에 비추어 살

피면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기관 간 관계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대부분 거버넌스, 집행 네트워크, 정책조정 등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유재원･소순창, 2005; 홍형득, 2006; 이창길, 2010; 송성화･전영환, 
2012), 융합행정을 직접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박천오 외,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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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기관 간 협업과 연계형 정부 

1. 행정기관 간 협업

선진국에서도 협업에 관한 보편적 개념정의나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Imperial, 2005: 282; 284; Thompson & Perry, 2006: 23). 그러나 다수 학자들에 

따르면, 협업은 함께 일함으로써 더 많은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지닌 둘 이상의 조직에 의한 합동 활동(joint activity)으로 정의 내릴 수 있

다(Bardach, 1998: 8; Pollitt, 2003: 37: Imperial, 2005: 286-287). 협업은 복수의 기

관 간에 공동 실행목표(common operational objectives), 집합적 의사결정

(collective decisions), 합동 예산(joint budgets), 공동 규범(shared norms) 등에 기

반을 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다(Moore, 1996; Wood & Gray, 1991; 

Vigoda-Gadot, 2003: 275). 넓은 의미의 협업은 행정기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부문 주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 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Imperial, 2005: 286), 이는 진보된 형태의 국정관리(advanced governance)

라고도 할 수 있다(Imperial, 2005: 308).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정기관 간 협업이 단순한 상호 협력(cooperation)이나 상

호 조정(coordination)보다 참여 기관들 간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다(Alter & Hage, 1993; Mattessich & 

Monsey, 1992). 상호 협력이 한 기관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기관의 도움

을 받는 것이고, 상호조정이 zero-sum 관계에 있는 기관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Thompson & Perry, 2006: 23;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2), 이들

은 참여기관들 간 네트워크 내 상호작용의 심층성, 통합성, 몰입도, 복잡성 등의 

측면에서 협업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Gray(1989)는 행정기

관 간 협력과 조정은 협업의 초기 과정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협업은 보다 

장기적으로 통합된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협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들은 집합적 의사결정과 활동을 위한 규정, 규범, 조

직구조 등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특정 정책 혹은 프로그램 이행의 책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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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수반되는 위험을 분담하지만, 각 참여기관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

다(Bardach, 1998: 17; Powell, 1990; Imperial, 2005: 286-7). 각 참여기관은 다른 

참여기관들과 연계된 협업적 정체성과 더불어 그들 기관과 분리된 고유의 정체

성과 조직권위를 가진다. 때문에 행정기관 간 협업은 각 부처의 개별 이익과 참

여기관들 간 집합적 이익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현실은 

각 참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이익과 집합적 이익 간의 내적 긴장을 초래

할 수 있다. 전자는 개별 주체의 임무를 달성하고 협업적인 것과 구분되는 나름

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협업의 참여주체로서 협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협업 목표와 개별 기관 고유의 독자적 목표와 충돌

할 시에는 대체로 후자가 전자에 비해 우선시 된다. 행정기관들은 스스로의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업에 참

여하고자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협업을 회피하게 된다(Thompson & Perry, 

2006: 26). 

행정기관 간 협업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노력이다. 즉 참여기관들의 상호 이

해가 일치하는 win-win 상황이나, 적어도 어느 측도 손해를 보지 않는 

win-no-lose 상황적 성격의 이슈에만 적용 될 수 있고, win-lose 혹은 zero-sum 

games의 상황을 포함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해결에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다(Imperial, 2005: 308).  

2. 연계형 정부

선진국의 경우 행정기관 간 협업을 나타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영국의 연

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캐나다의 수평적 관리(horizontal 

management), 호주의 총체형 정부(whole of government), 미국의 협업적 공공관

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등이 그것이다(SGVSSA, 2007: 2: 행정안전

부, 2012: 49-52). 이들 국가에서의 행정기관 간 협업은 주로 기관 횡단적

(cross-cutting)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기

관 간 협업이 동일 수준의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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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간처럼 정부 수준을 달리하는 기관 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Peters, 2006: 119). 

행정기관 간 협업을 대표하는 영국의 연계형 정부는 1997년 Blair 정부가 마약

사범,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개념이

다. 연계형 정부는 행정기관들이 각기 자기 조직의 국지적 시각과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성주의, 터널비전(tunnel vision), 수직적 연통(vertical 

silo)과 같은 부처 간 비협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복수

의 행정기관이 국가 차원의 관점에서 기관(혹은 정책) 횡단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구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초창기는 주로 상위 정책 영역에서 강조되었으나, 시

간이 경과하면서 일선기관의 공공서비스 전달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1060;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2). 

영국의 경우 앞서 Thatcher와 Major 수상으로 이어졌던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

문의 비효율성 문제를 시장논리로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내 조직들 간은 물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들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접근의 취약점이 드

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행정기관들 간 경쟁은, 여러 기관의 공조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복합적 정책문제들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기관마다 

스스로의 단편적 관점과 성과에만 주목하고 다른 부처들과의 기능적 연계를 등

한시하는 경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Blair 정부가 연계형 정부

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주재현, 2012: 242-249).  

영국의 연계형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관들의 활동을 서로 연결하

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는 우산 개념(an umbrella term)이다. 연계형 정부는 공

공정책의 주요 목표들이 각 행정기관의 개별적이고 분리된 활동으로나, 새로운 

거대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하며(Ling, 

2002: 616), 행정기관 간 기존의 경계선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의 활동을 상호 연계시키고자 한다. 기존의 행정기관 간 기능적 분리가 분업을 

통해 정책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전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접근이라면, 연계형 

정부는 행정기관들 사이에 분산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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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잡한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의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려는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Ling, 2002: 616-617). 

연계형 정부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 간 경계의 횡단에서 출발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경계 횡단,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경계 횡단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

며, 1990년대 중반 이래 영국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

계형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의 여러 주체들 간 협업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체들 간 협업을 함께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간의 행정개혁 조류

였던 뉴거버넌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주재현, 2012: 243). 

연계형 정부에 있어 행정기관 간 협업은 대체로 네 가지 기본 목적을 가진다. 

첫째, 각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상이한 정책 간의 모순과 상충을 제거함으로써 자

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행정기관 간 

경계와 정책영역들 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난제들(wicked issues)을 보

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셋째, 특정 정책영역을 분담하는 행정기관들 

간에 아이디어와 협력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

려는 것이다. 넷째, 헹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이음매 없

는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것이다(Pollitt, 2003: 35).

연계형 정부의 행정기관 간 협업은 전(全)정부적인 전략적 목표 설정, 정책개

발, 프로그램 관리, 규제, 공동의 서비스 전달과 여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one stop shops’ 등 광범위한 정부활동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SGVSSA, 2007: 2). 

이는 호주의 총체형 정부 등 다른 나라에서의 협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Christensen & Lægreid, 2007: 1060). 영국의 연계형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

앙 부처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융합행정의 실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

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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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기관 간 협업 추진의 단계와 요건 

1. 협업 추진 단계

1)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협업

행정기관 간 협업은 정책결정단계와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Imperial, 

2005; Christensen & Lægreid, 2007: 1060).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협업은 표면상 

행정기관 간 정책조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행정기관 간 정책의 모순과 중복을 피

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의 정책조정과 구분된다. 협업은 참여기관들이 정책결정

에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정책실행 수준에서의 협업을 규정

하고, 강제하고, 지속하고, 조정하고, 고양시키고, 제약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집

합적 목표(collective goals) 달성을 가능케 하는 조타적 기능(steering function)을 

가진다(Imperial, 2005: 293). 

일반적으로 정책결정단계에서의 기관 간 협업은 개별 기관들 간에 직접 이루

어지기보다 정책조정 등을 위해 존재하는 제3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과정 면에서는 정책조정과의 구분이 어렵고, 협상에 임하는 

각 기관의 자세와 협의 내용 등 구체적 측면에서 차별화 할 수 있을 뿐이다. 기관 

간 정책조정이나 협업을 가능케 하는 제3의 제도적 장치로는 내각(cabinet), 정무

장관(ministers without portfolio), 정책영역별 전담 기관, 대형 행정부처

(superministries)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장치는 행정기관 간 협업추진과 관련하

여 각기 다음과 같이 작동할 수 있다(Peters, 2006; Christensen & Lægreid, 2007: 

1063; Salamon, 1981, Szanton, 1981). 

우선, 내각은 정책결정의 주된 주체들로 구성되는 관계로 기관횡단적인 정책 

이슈 관리의 소재지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논리적 제도(logical institution)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은 장관들이 각기 

소속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리더십

(행정수반의 리더십과 내각에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리더십)이 존재할 시에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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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통해 기관 간 협업이 유도될 수 있다. 

광범위한 정책 영역 내지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정무장관

직을 설치하는 것도 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처 권

력의 뒷받침이 없는 장관이 정책결정단계에서 기관 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행정수반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 정무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처럼 특정 

기존 부처에 기관 간 협업을 유도･지원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Peters, 2006: 128). 영국의 노동부 정부에서는 다수 중앙기

관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부처 간 협업 추진을 중소기

업지원청(SBS)이 전담토록 하였고, 아동･청소년･가족관계 정책영역에는 교육기

술성(DES)을 주무 부처로 하고 여기에 관련 기관들 간 협업추진을 전담하는 차

관을 두었다(주재현, 2013: 253).   

이 밖에도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부처 간 협업은 예산기관, 인사관리기관 등 행

정부 전체에 대한 관리(central management)를 주된 임무로 하는 이른바 중심기

관들(central agencies)에 의해 유도･촉진될 수 있다. 중심기관의 예로서는 영국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재무성(Treasury), 캐나다의 추밀원(Treasury 

Board Secretariat)과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Secretariat), 핀란드의 인사성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과 재무성(Ministries of Finance) 등을 들 수 있

다(Peters, 2006: 128). 그러나 기본적으로 막료기관의 성격을 지닌 이들 중심기관

은 협업에 참여하는 계선기관들과 자칫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계선기관은 중심기

관의 간여를 경계 할 수 있는 반면, 중심기관은 계선기관의 협소한 정책시야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 2006: 128).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들 모두를 포괄하는 대형기관을 설치하는 하드웨어적 접근 방안이 강구되기도 

한다. 한 예로서 스위스 정부는 단 7개의 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 부

성이 동질적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내적 상호부합

성(congruence)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호주의 Hawke 정부도 1983년 

정책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부처들을 규모가 큰 소수 부처들로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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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과거 미국에서는 Nixon 정부가 이와 유사한 목적으

로 네 개의 대형 부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의 2008년 조직개편 역시 유사 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부처를 통합 광역화하는 대

부처주의를 취하였다. 이는 모두 가능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부처로 모

음으로써 정책 간 조정을 수월하게 하려는 접근이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alamon, 1981; March & Olson; Bardach, 1998: 16; 

주재현, 2013: 249). 

한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개별 기관 간 협업은 참여기관들이 기관 간 위원회

(interministrial committees)를 설치하거나, 각기 조직 내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여 유관기관들의 대표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케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각 행정기

관이 유관기관들의 대표는 물론 관련 이익집단들의 대표까지 함께 참여하는 자

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요 정책 추진 시에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

도록 하고 있다(Peters, 2006: 130).  

2)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협업

행정기관 간 협업은 정책결정단계보다 집행 단계에서 정부서비스 전달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집행단계에서의 협업은 잠정적･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정책결정단계에서의 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보통이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집행단계에서의 협업은 가용 가능한 자원

과 다양한 맥락 요인들(물리적 환경, 문제의 형태, 제도적 세팅, 상황적 배경 등)

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 대부분 기존 조직들 간의 틈새(interstices)에 

Task Force, Working Groups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게 된다

(Peters, 2006: 132).

행정기관 간 집행기능의 연계 역시 정책결정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기

관, 인사관리기관 등 행정부 전체에 대한 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중심기관들에 

의해 유도･촉진될 수 있다. 중심기관은 행정기관 간 경계를 가로질러 협업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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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집행단계의 과업들을 확인･발굴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

해 협업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거 협업을 

사후관리 할 수 있다(Ling, 2002: 622-624; 박천오 외, 2012). 

2. 협업의 추진 요건과 한계

행정기관 간 협업은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추진･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는 협업이 행정기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기관 내 부서들과 

달리 계층제와 같은 전통적인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행정기관 간 협업에 있어서는 각 기관이 다른 참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내적 여건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Imperial & 

Hennessey, 2000; SGVSSA, 2007: 6).

우선, 협업의 각 참여기관은 기관의 경계를 횡단하는 사고와 행동을 중시하는 

내적 조직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형성은 상당 부분 기관장

과 기관 내 고위관료들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이들 리더가 외부의 관점을 수용하

면서 전통적인 조직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이고도 혁신적인 문제해결

을 중시하는 인식과 노력을 보인다면,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협업을 중시하는 의

식과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SGVSSA, 2007: 6). 이와 반

대로 이들 리더가 소속기관 고유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기관 간 협업에 대한 조

직 구성원들의 관심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행정수반의 강력한 의지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노동부 정부 하에서 연계형 정부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Blair 총리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작용하였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주재현, 2012: 252). 

행정기관 간 협업은 또한 참여기관들 상호 간 신뢰와 이해를 조건으로 한다. 

Bardach(1998)은 신뢰를 기관 간 협업의 핵심요소로 본다. 협업에 참여하는 행정

기관들 간에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식, 비전과 구상, 그 성과에 대한 기대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각 참여기관은 상호 의사소통 등을 통해 이를 극

복하면서 협업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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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기관 간 협업은 각 참여 행정기관에서 소속구성원들이 기관 간 

협업을 중요시하게끔 유도하는 관리체제를 운영할 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

다(SGVSSA, 2007: 7). 즉 각 행정기관이 기관 내 각 부서와 개인 단위의 성과관

리 체계에 협업 과제 추진실적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협업 관련 

사항을 성과관리에 포함시키고, 우수 협업실적에 대해 예산 및 예산상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면, 협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박천오 외, 2012).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연계형 정부에서는 행정기관 간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명백히 정의 내려지고 상호 합의된 공동 목표를 지향하려는 노력, 목표의 

진척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평가,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의 보유, 목표를 향해 

팀을 이끄는 리더십의 존재, 공동 책임에 입각한 업무의 공동 수행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ing, 2002; SGVSSA, 2007: 5). 요컨대 행정

기관 간 진정한 협업은 각 참여기관에 관련 조직구조, 조직문화, 인센티브 체제 

등이 갖추어 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Cigler, 1999; Page, 2003). 

행정기관 간 협업은 국정관리와 정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에 이를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하였

듯이 참여기관들의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win-win 상황이나, 적어도 어느 측도 

손해를 보지 않는 win-no-lose 상황적 성격을 지닌 이슈에 국한되어 적용 될 수 

있다. 더구나 행정기관 간 협업은 적지 않은 비용(일의 지연, 높은 거래비용 등)과 

위험(복잡성, 타협이 어려운 의견불일치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책임의 모호성 

문제 또한 안고 있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1063; Imperial, 2005: 308). 영

국의 내각사무처는 기관횡단적 정책 추진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연루시키

고,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더 어렵게 하여,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내각사무처가 지적하는 연계형 정부의 취약

점과 비용은 구체적으로 ① 정책과 서비스 전달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② 

기관횡단적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영향(impact)을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성과측

정 체제 개발의 어려움, ③ 기관횡단적 업무수행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함에 있어 

수반되는 관리와 인력의 직접비용과 기회비용, ④ 기관횡단적 접근과 구조를 구

축하는 데 소요되는 조직적･전환적 비용(organizational and transitional costs),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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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여진 조직간 수평적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등이다(Pollitt, 2003: 

38-9). 

행정기관 간 협업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선택적 프로젝트(a selective 

project)의 하나이며, 추진 효과와 비용에 대한 엄밀한 검토 이후에야 추진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Bakvis & Juillet, 2004). 행정기관 간 협

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Imperial, 2005: 311;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2001: 14-15), 기존의 

행정기관 간 경계를 무조건 낡은 장치로 간주하면서 기관 간 협업을 무턱대고 추

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정기관 간 협업에 있어 핵심 

과제는 복수의 행정기관이 한편으로는 공동 목표, 공동 기준, 공동 체제로서 함

께 작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기관 고유의 성과에 대한 수직적 책임

(vertical accountability)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로 선진국에서의 행정기관 간 협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이상의 논의는 후술

하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 융합행정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우리나라의 융합행정 

1. 융합행정의 특징과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융합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민 관간 협력을 통해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

방식”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2: 3). 여기서 수요자 관점은 공급자 관점의 편의

주의적 행정을 지양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 간 융합행정에서는 복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들 간에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유 및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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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융합행정의 등장 배경 내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1; 행정안전부, 2012: 9). 첫째, 전 국가적 수준의 

재난 발생, 경제위기, 환경문제의 글로벌화 등 외부환경 급변에 따른 대규모 위

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단일 기관의 틀을 뛰어넘어 다수 기관 간 혹은 공

공-민간 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기존 행정 패러다

임은 부처별･부서별･개인별 목표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수직적 능률성

은 높였으나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은 오히려 약화되었으므로, 기관 이기주의를 넘

어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

력과 연계를 촉진 하여야 한다. 셋째, 단일 기관의 ‘단일 고객’ 개념에서 벗어나 

다수 기관의 기능 연계를 통해 고객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인재, 설비, 노하우 등 한정된 자원을 타 조직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상이

한 업무환경과 경험을 보유한 여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간에 아이디

어와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증대시킬 필

요성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2년 11월에 마련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제44조∼제46조)은 융합행정 촉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

44조(융합행정의 촉진)는 각 행정기관이 융합행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

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제
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는 행정기관이 융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MOU)을 체결 할 수 있음을, 제
46조(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는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융합행정의 

성과평가･분석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

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융합행정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정한 것

은 융합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부처 간 협력지원을 함에 있어서, 정

부조직 및 인사시스템, 행정의 효율화,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행정안전부, 2012: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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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관 사례명 협력기관

방송통신
위원회

태양흑점 폭발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대응 협력

방송통신위원회, 공군,
국토해양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공항공사,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14개회원국

대전국립 
현충원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및 
나눔서비스 연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충남대한치과의사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혜전대학교, 
안동보훈지청, 카톨릭상지대학교, 

안동시자원봉사센터, 
홍성보훈지청,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종합정보망
(컨슈머리포트)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사)소비자연맹 등 

융합행정은 현재 중앙부처 간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부처와 다양한 주체 간으

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2년의 경우, 36개 중앙부처가 각기 스스

로 선도하고 있는 여러 융합행정 사례들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행정안전

부에 제출한 사례는 총 176개에 이르고 있다. 우수 사례에서 제외된 여타 사례들

을 모두 합친 전체 총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 된다. <표 1>에서 행

정자치부에 제출된 2012년도 우수 융합행정 사례를 살펴보면, 융합행정이 이미 

중앙부처 간 협업을 넘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민간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중앙부처-민간기업-시민단체, 중앙부처-공공기관-군(육

군, 공군 등), 중앙부처-지방자지단체-시도 교육청, 중앙부처-기업-대학 등 다양

한 주체들 간 협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2). 

융합행정은 성격상 참여주체들 간 협업을 의미하며, 행정기관 간 협업에 국한

되지 않고 민간주체 등의 참여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뒤에서 논의하듯이 융합행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서구의 연계형 정부 등과 차

이를 보인다. 

<표 1> 각 부처가 제출한 2012년도 우수 융합행정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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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기관 

교육과학
기술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대학(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협약
통일부, 하나원, 

새조위, 강원대병원

행정
안전부

민관 공동마케팅을 통한 정부통합전산센터(GIDC) 
모델 해외수출 지원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한국IT서비스학회, 
통합센터협력업체 

농림수산
식품부

현장 소통강화를 위한 「수산현장기술지원단」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지방자치단체

여성
가족부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위한 유통업체 
공동협력

여성가족부, (사)한국청소년
보호연맹, 15개유통업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세청
농어촌 FTA 활용지원을

위한 K-FARM 프로젝트 추진

관세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각 지자체 
농업기술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달청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추진

조달청, 기획재정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병무청 저소득, 모범 공익근무요원 후원

부산지방병무청, 경성산업㈜,
어린이재단부산본부, 

초록나눔여행사,
(사)한국청소년교육원

농촌
진흥청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농촌진흥청, 한국철도공사,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서울교대,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식품
의약품
안전청

유관부처 등 위해정보 공유
체계구축 식의약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10개단체, 농심 등 49개기업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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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 간 융합행정의 추진 양상

1) 정책조정과 융합행정

영국의 연계형 정부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부처 간 융합행정의 개념과 사례에

는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주

요 정책, 국정현안, 사회갈등 사안 등은 국무회의,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

의, 차관회의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조정 기제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기보다 부처들 사이에 정책충돌을 

방지하려는 소극적인 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며, 이마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재희, 2000; 2004: 165; 이성우, 1993). 정책영역에 따라 특

정 기관이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이들 기관 역시 효과적으로 작

동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

제장관회의는 통상정책에 관한 부처 간 이해 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였

고, R&D와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

을 담당하였지만, 이들 기관은 관련 부처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등 한계를 드러내

었다(홍성걸, 2012; 성지은, 2012).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정책조정 기제에서는 영국의 연계형 정부

에서와 같은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

구나 이들 기제에 의한 정책조정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정무적･거시적 판단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일회적인 성격을 띠기 쉬운데(성지은 외, 2009: 41), 이 점

은 집행문제와 서비스 전달 이슈에 초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위직인 공무원

들의 실무적･미시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융합행정과는 확연이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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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책조정과 융합행정 비교

구분 정책조정 융합행정

사안
§ 국가 주요정책, 국정현안, 사회갈등 사안 

등(BRM 기능분류체계상 ‘정책분야’, 
‘중기능’ 수준)

§ 하위 집행기능, 대국민 직접 서비스 기능 
등(BRM 기능분류체계상 ‘소기능’, 
‘단위과제’ 수준)

성격

§ 국정과제 수준의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간 기능 및 역할조정 
§ 기관 간 이견에 따른 Zero-sum 성격을 

띨수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책과제에 
기능조정 없이 이루어지는 능동적 협력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Plus-sum 성격을 띰

추진
방식

§ 고위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회의체 
등에서의 정무적･거시적 판단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

§ 하위 실무자의 실무적･미시적 판단에 
의한 상향식(Bottom-up) 추진 

출처: 행정안전부 자료(2012: 4)를 참고하여 작성함 

2) 정책집행 단계의 부처 간 융합행정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융합행정의 개념 정의와 기존의 행정기관 간 융합행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융합행정은 정책집행 단계에서

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융합행정은 이제까지 주로 행정

실무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정책집행 단계에서 비용은 낮추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또한 주로 행정자원(시설, 장비, 정보, 시스템, 재원 등)의 공동 활용 분

야, 고객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 기관 간 정책 연계･교류 

및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안전부, 2012: 3-9).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처 간 융합행정은 그 내용에 따라 자원공동활용형, 원스

톱서비스제공형, 기관 간 기능연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된 효과가 직접 국

민에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내부 효율

성 제고형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2: 19- 

25).

내용 유형에 있어서 자원공동활용형은 융합행정에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각

종 장비, 업무정보,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서, 상호 

협력에 따른 이익 창출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것이 특징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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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서비스 제공형은 수요자 관점에서 기관 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

점을 두는 유형으로서, 수요자(국민)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유형이다. 기능연계형은 여

러 부처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기관간 기능연계･협력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서, 참여주체들이 예산, 조직, 인력 등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력결

과를 도출하려 하는 관계로 추진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효과 유형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은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려는 유형으로서, 앞서 내용 유형에서

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형을 함께 포함한다. 내부 효율성 제고형은 융합행정의 추

진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업무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중

복 배제 등의 결과를 지향하는 유형이다.

<표 3> 내용별 분류

유형 자원공동 활용형 원스톱 서비스형 기관 간 기능연계형

특징

● 동일 유사목적 시설 및 
장비･정보를 기관 간 
공유

● 보유자원이 상호 
보완적일 때 융합행정 
추진이 용이

● 고객관점에서 기관간 
통합된 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 
및 규제관련 사항이 
주요대상

● 기관간 기능연계 협력에 
중점

● 권한이관, 기능축소, 
통･폐합의 문제 개입 시 
추진 곤란

사례

● 실종아동 여성 찾기 
정보공유(경찰청, 
행안부, 복지부)

●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기상청, 
국토부, 국방부 등)

●통관창구 단일화를 위한 
협력(관세청, 환경부, 
농진청 등)

● 정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경찰청, 
금융위, 금강원 등)

● 해수욕장 안전관리 
효율화 협력(소방청, 
경찰청, 해경청)

●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법무부, 안행부, 
여가부, 교과부, 복지부, 
경찰청)

출처: 행정안전부(2012,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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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목적 및 

효과 유형
관계부처 주요 내용

실종아동･여
성 찾기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자원공동
활용형(내용)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실종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실종자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1.5)
§ 주요 추진내용
- 분산된 실종자 찾기 정보(DB) 연계 및 통합 DB 

구축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등 가족 찾기 정보 9개 

기관 약 36만 건 연계
Ÿ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정보, 

서울시･대한적십자사 보호아동 정보, 인천시 
아동사전신고  정보, KBS 및 시미단체 가족 
찾기 정보 등

- 실종자 발견율･신속성 제고, 업무처리 효율성 
및 간소화 등

통관창구 
단일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원스톱 
서비스 
제공형(내용)

-관세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
전청 등

§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위해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11.5)
§ 주요 추진내용
- 요건확인신청과 수출입신고를 하나의 창구에서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
Ÿ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기관과 

통관단일창구를 구축, 하나의 창구에서 
수출입요건 확인업무 일괄처리
Ÿ 물류처리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 

달성

해수욕장 
안전관리 

기능연계형
(내용)

-소방방재청,
-경찰청,

§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구급체계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력 

<표 4> 효과별 분류

유형 내부 효율성 제고형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

특징

● 융합행정을 통한 예산절감, 업무 
신속성 제고, 중복 감소

● 융합행정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 관점의 

공동 목표 설정 필요

사례

● 헬기운용 효율화(경찰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법무부, 고용부, 
농진청, 중기청)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협력(국세청, 
신용카드사, 병의원 등)

출처: 행정안전부(2012, 내부자료).

<표 5> 융합행정 유형별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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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위한 협력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사례(′11.6)
§ 주요 추진내용
- 긴급 상황정보의 상호공유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합동 근무체계 구축
- 해수욕장 안전관리 표준 운영절차 마련, 

안전관리 요원 공동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
- 기관별 적정 소요인력･장비의 적극 지원 및 

공동활용 기준 수립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효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 출소예정자･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례(’10.10)
§ 주요 추진내용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인증대상에 출소예정자 포함
- 작업심리검사･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출소예정자 영농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및 

교도소내 시범농장 조성
Ÿ 소자본 창업, 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 등

헬기운용 
효율화 위한 
협력

내부효율성 
제고형(효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 국가기관 헬기 부품공유, 산간지역 응급헬기 
공동이용 등 안전운항 및 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관 협력(’11.11
§ 주요 추진내용
- 기종 단순화･부품 공동사용을 위한 제고개선 

추진
-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헬기 

공동이용 협혁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훈련센터 

설치(’13년), 관계기관 공동활용
- 산림청･해양경찰청이 보유한 위치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방재청도 이용
-산림청 헬기안전관리시스템(SMS) 타 기관 
공동활용

출처: 행정안전부(2012: 20-25).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가 융합행정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게 하려는 목

적에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융합행정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제시하였다. 가

이드북에 따르면 융합행정 추진은 <표 6>에서 보듯이 크게 계획수립 단계, 실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진다(행정안전부, 2012: 30-40). 계획수립 단계는 

융합행정 참여 대상기관이 융합행정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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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세부 절차 구체적 수행 

계획수립

필요성 확인
● 융합행정 추진대산 과제발굴
-자체 발굴: 회의, 보고, 대외협력과정 등
-외부제기: 국회, 언론, 감사지적 등

가능성･타당
성 검토

● 융합행정 대상기관,
- 정책목적 및 수혜대상자 동일 기관 파악
- 시설, 장비, 정보 등 자원공동활용 가능 기관 리스트 작성
● 융합행정 추진방식 및 효과성 
- 융합행정 유형에 따라 개괄적인 추진 방향, 대안 등 검토  

합행정의 가능성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세부적으로는 융합

행정과제 필요성 확인, 융합행정과제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실행 

단계는 계획 단계 후 관련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등을 통해 협업내용을 구체화하

는 단계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보수집 및 기초협의, 각 기관별 내부검토･확정, 기

관 간 상호협의, 각 기관별 내부합의, MOU체결, 융합행정 실행 등의 절차로 구

성된다. 사후관리단계는 융합행정이 실행된 후 성과 측정, 홍보 및 성과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수행하는 관리단계이다. 세부적으로는 성과 모니터링, 홍보, 

환류 및 확산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융합행정 추진절차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우수 융합사

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토대로 성공적인 융합행정을 위한 10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①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리더십을 확보하라, ② 주관기관 지정 

및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라, ③ 수요자 관점의 명확한 공동목표를 설정

하라, ④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라, ⑤ 기관 간 상호신

뢰와 이해를 제고하라 ⑥ 기관 간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라, ⑦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라, ⑧ IT를 적극 활용

하라, ⑨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라, ⑩ 융합행정 추

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라(행정안전부, 2012 내부자료). 이상에서 행

정안전부가 제시한 융합행정 추진절차와 성공적 융합행정을 위한 10대 제언은 

내용 면에서 영국의 연계형 정부 등에서 파악된 성공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6> 융합행정 추진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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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정보수집 및 
기초협의 

● 공동 활용 가능자원, 연계가능 기능 등 관련 정보 수집
● 사안별 협력방안 마련 및 우선순위 결정
● 참여여부 및 가능성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의향 타진

기관별 내부 
검토･확정 

● 자체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추진방식 확정

기관간 상호 
협의

● 기관간 의사소통 채널 마련
- 필요시 T/F, 협의체 등 운영
● 구체적인 공동 목표 설정
- 예상 장애요인 분석
- 극복방안 공동 마련
● 협의과정에서 이견 발생시 제3의 조정자 선정･활용 

기관별 내부 
협의

● 상호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협력 대안 확정
● MOU 등 초안 작성
● 홍보방안 마련

MOU 체결 
등

● 상호 업무협력(MOU) 체결
- 협업 공식화 책임성 확보  
● 공동 보고서 작성
- 융합행정 추진목표, 실행계획 등 

융합행정 
실행

● 정보 및 자원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필요시 실행조직 구성(○○지원단, ○○ 작업반)
● 인적교류, 기술･정보 교류, 장비･자원･인프라의 공동 활용
● 융합행정 추진 중 이견 발생 시 중재기관의 활용 

사후관리

성과모니터
링

● 융합행정책임관 지정
- 가제별 사후관리 실무담당자 지정
- 기관별 융합행정책임관 지정
● 성과분석 
- 융합행정 추진 상황, 국민만족도, 업무효율성 제고 등 주기적 분석

홍보

● 융합행정 추진성과 홍보
- 언론, 홈페이지, 관련 세미나 등

환류 및 
확산

●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과제보완,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
● 우수사례 공유･홍보로 융합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출처: 행정안전부(2012, 29). 행정안전부(2012,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부처 간 융합행정의 발전 과제

우리나라의 부처 간 융합행정의 추진 실태 등에 관한 자료는 아직 매우 드물

다. 기상청,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간 기상강우레이더 공동활용 사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간 출소예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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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지원 사례 등 일부 사례가 다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박천오 외, 

2012), 다른 많은 사례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융합행정의 구체적 실태 진단에 필요한 자료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융합행정 개념정의에 부합되는 부처 

간 협업이 어느 정책 혹은 서비스 영역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안전

부가 제시한 융합행정 추진절차가 부처 간 융합행정 추진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

수되고 있는지? 융합행정 참여 부처들이 융합행정의 성공에 요구되는 조직 내부 

요건들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융합행정이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예산 

절감,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같은 기대성과를 실제로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등

에 관한 정보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만을 기초로 할 때 부처 간 융합행정은 현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에서 부처 간 융합

행정이 필요한 이유의 일부로서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기관의 이기

주의를 넘어선 정부의 정책수립’을 들고 있으나(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1; 행

정안전부, 2012: 9), 현재까지 정책수립 단계에서의 부처 간 협업은 예를 찾기 어

렵다. 그간 특정 정책영역에서 경쟁부처들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단절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각 부처가 상호 중복･모순된 정책결정을 추진함

으로써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를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영평･신신우 1991; 이희선･윤상오, 1999; 박재희, 2004), 지금의 집행단계 위

주의 부처 간 융합행정이 정책결정 단계로 확장되어야 하고 융합행정의 개념 정

의도 이를 포함하도록 재구성되어야 마땅하다. 부처 간 협업은 궁극적으로 정책

통합 내지 정책융합을 지향하여야 하며, 정책결정단계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단계에서 하위 담당자들 간 실무 수준의 협업이 극대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무회의 등 현재의 정책조정 기제로서는 부처 간 협업을 유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협업은 관련 부처들 

간에 직접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부처 간 권력의 격차 문제와, 각 부처의 일차적 관심이 국가 차원의 목

적보다 조직의 국지적 시각과 이해관계에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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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과제가 함께 따른다.  

둘째, 현재의 부처간 융합행정은 추진과정에 있어 조직 내부적인 관리적 측면

에서의 검토와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추측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융합행정 

추진단계 및 그 세부절차에서도 영국의 연계형 정부에서 성공요인으로 파악된 

사항 등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예컨대 융합행정에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점검, 융합행정에 따른 내부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이 그것이다.    

앞서 선진국 사례에서 논하였듯이 융합행정은 참여 기관들 내부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관련 조직･예산･인사 등에서 융합행정에 필요한 변화가 

수반 될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관리적 뒷받침 

없이는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융합행정에 요구되는 의식과 행태를 기대하기 어렵

다. 융합행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

에 의하면(박천오 외, 2011: 212), 공무원들은 융합행정 참여기관 및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융합행정을 뒷받침할 조직, 인사, 예산상의 지원 부족 등

을 융합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부처에 융합행정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향후 부처 간 융합행정을 추진･유지함에 있어 이러한 관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부처 간 융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영국 연

계형 정부에서의 내각사무처나 재무성과 같은 중심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

다. 예를 들면 2010년도부터 융합행정의 제도화에 노력하면서 융합행정 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고, 2012년에는 각 행정기관의 자율적 융합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중앙공무원교

육원 기본교육과정에 ‘융합행정 마인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시켜, 실

무급 공무원들(5급, 7급)에서 부터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해당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융합행정 사례를 공모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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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밖에도 2012년 초 융합행정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시켰다(곽고은, 201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융합행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의 역할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며, 내부적으로도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력의 경우 그 동안 조직진단과 2

명의 직원(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융합행정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내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협업행정과가 신설되어 조

직진단과의 융합행정업무를 이관 받았다. 신설된 협업행정과의 현재 정원은 14

명(4급 1명, 4･5급 2명, 5급 5명, 6급 이하 6명)이며,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의 제

한된 인원이 협업업무를 맡고 있고, 해당 업무에 배정된 예산도 다른 업무에 비

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안전행정부 내부자료, 2013). 신설된 협업행정과는 융합

행정이란 용어 대신 협업행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제로     

｢협업활성화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안전행정부 내부자료, 2013). 이

와 관련하여 협업행정이 기존 융합행정의 또 다른 표현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의

미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업활성화 기본법(가칭)｣은 기존의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장 제2절(제44조∼제46조)의 융합행정 촉

진 근거 규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융합

행정 혹은 협업행정의 개념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융합행정은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부처가 관련된 융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합행정이 [정부업무평가기본

법]에 규정하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평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체

평가는 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특정평가는 국무총리

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

을 평가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비록 현행 제도 하의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기관 중심의 평가일지라도, 융합행정 사례가 평가 사항

이 될 때 해당 사례의 목적 달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2012년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융합행정이 특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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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서 제외 되어 자체평가 항목으로만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융합행정의 발전

과 활성화에 배치되는 상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 국무조정실의 협업관련 최근 동향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국민중심의 행정을 강

조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업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행정효율화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이라는 가치와 직결된다

는 전제에서 각 부처의 일 중에서 협업이 긴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

다(장상윤, 2013).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업과제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굴하였다. 우선 

2013년 3-4월에 진행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무적으로 협력과제를 

제시토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협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

단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종합하여 과제를 선

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13년 5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

석한 협업점검협의회에서 총 170개(업무보고 과제 96, 부처 자체발굴과제 74)의 

협업과제를 확정하였다(장상윤, 2013).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들 170개 과제를 관련기관의 수와 부처 간 이해상충 수준

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조정과제’로서 관련 기

관의 수와 무관하게 부처 간 이해상충의 수준이 높은 과제이다. 총 17개이며, 통

합적 ODA 추진, 대체공휴일제 도입, 국가표준체제 단일화 등의 사례를 포함한

다. 두 번째 유형은 ‘협력과제’로서 관련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처 간 이

해상충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협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이다. 총 142개 과

제이며,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

원 등의 사례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전략과제’로서 부처 간 이해상충 수

준은 높지 않으나 다수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협업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구심체

가 필요한 과제이다. 총 11개 과제이며, 4대 사회악 근절, 유아 교육･보육 통합,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등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이다(장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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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무조정실은 협업과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업의 1차적인 책임은 

관련부처들에 있으나, 관련 부처들 간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국무조정실의 통상

적 조정절차(실무조정회의, 관련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전략과제’와 같이 강력한 구심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

무조정실이 구심체가 되어 협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조

정실은 협업과제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협업점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

고, 현행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력 및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장상윤, 2013).  

이제까지 알려진 위와 같은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방침만으로는, 부처 간 협업

과제의 특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의 기존 정책조정 역할과 부처 간 협

업 관련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행정안전부가 그간 추진해 온 융합행정과 국무조

정실이 주도하려는 부처 간 협업 간에 어떤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 국무조정실과 

현재의 안전행정부 간에 역할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파

악하기 어렵다.       

Ⅴ. 결어

행정기관 간 기능적 경계는 모두 자의적이며, 어떤 경계도 완벽할 수 없다. 과

거 각 국 정부는 복수의 행정기관들에 관할 영역을 구분하여 분담시키는 조직편

제를 통해 주요 문제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지만, 오늘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특정 기관이 전담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관리가 날로 어

려워지는 원인의 하나도 이 처럼 행정기관들 간 기존의 기능적 분담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들이 크게 늘어난데 있다(Kettl, 2006: 12). 

이런 상황에서 국정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는 행정기관

들 간 수평적 협업을 체계화하고 활성화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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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정부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나 정책추진의 효

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을 합병･분리･신설･폐지 소속 변경하는 하드웨

어적 정부조직개편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부작용만 수

반한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Cohen & Eimicke, 1995; Salamon, 

1981; March & Olson; Bardach, 1998: 16), 기존 기관들 간 협업을 모색하는 이러

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의 효용성에 대한 공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구의 연계형 정부 등과 유사한 융합행정이 정책집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직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

리나라의 융합행정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여 초기 단계인 현재 어떤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선진국의 유사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와 정보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행정에 대

한 개괄적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 융합행정 혹은 부처 간 협업 실태 등에 대한 보

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제시는 더 많은 정보가 생

산･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다양한 주체들 간(협

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민간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

업 등) 협업에 관한 연구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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